
Editor’s Note

지난 호에서 다룬 법인과세 개편안에 뒤이어 이번 호에서는 관세 개편안[Tax News 1) 2026년 세제개편안: 관세 분야]과 지방세 개편안

[Tax News 2)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세 분야]을 다룹니다. 관세는 절차가 이것저것 바뀝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출입 위험관리와 관세청의 단속권한이 강화됩니다. 다른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들어와서 통관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지

방세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법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토지도,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 개

발사업용 토지, 골프장 등 전반적으로 과세가 강화됩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혹시라도 법인이 보유한 것이 있다면 모두 영향을 받습

니다. 

이 달에는 특별히 깊이 따져야 할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퇴직 임원에게 일정 기간 고문료를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업무집행을 했는지, 또한, 고문료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

습니다{Case Update [1] 판례 3)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문서화 부담이 늘겠지요. 같은 판결은 분식회계에 터잡

아 지급한 성과급은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람이 받은 부분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애초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으니 손금불산입이야 당연한

사리이지만, 성과급 약정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불산입한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서 혹 파장이 넓어질 가능성

도 보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을 구할 시간 여유도 없이 바로 납세고지서를 내보냈다가 전심절차에서 취소한 제1차 사건의 속

편을 다룬 판결(제2차 사건)이 있습니다{Case Update [1] 판례 1)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제1차 사건으로 부과처

분은 취소되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었기에 속편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과세전적

부심을 거쳐서 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 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1차 사건 당시 애초 과세전적부심 기회

를 줄 시간이 넉넉했는데 도대체 세무서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2차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조사가 끝난 뒤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라고 법에 적

혀 있으니까요. 그 20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이리해서 납세의무자는 제2차 납세고지 역시 절차 위반이라면서 제2차

사건 소장을 내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편을 들었습니다. 절차 위반은 맞지만 적부심으로 다툴 기회를 법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통제를 둔 이유가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다툴 기회를 주라는 것이니, 그리 한 이상 제2차 사건의 납세고지는 취소할 만큼 큰 흠은 없다

는 것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Case Update [1] 판례 2)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

결}. 아주 기술적인 구법의 글귀를 풀이하는 판결이지만 현행법 하에서도 그대로 살아남는 결론으로, 본세의 세액과 연동된 가산세, 가령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따위는 본세가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가산세

는 본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절차적 하자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으로는 재조사 금지에서 말하는 재조사란, 무슨 이름을 붙였든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영업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다 재조사라는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Case Update [2] 전심결정례 1) 조심 2025서3948, 2026. 7. 22.]. 납세고지서 송달장소가 틀린 경

우 송달이 무효라는 것도 나왔습니다{Case Update [2] 전심결정례 2) 조심 2026서1110,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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